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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   문 

    영등포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

식민지로써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, 특히 일본군 

‘위안부’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

역사를 기억하며, 일본정부의 공식사과, 법적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 

등을 이행토록 우리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

촉구토록 결의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  m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일제에 강점

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여년이 되는 해이며, 일본군 

‘위안부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

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됨.

  m 그동안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들은 50여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용기 

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,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

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

유엔과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, 1992년 

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을 

위한 수요 시위에도 참석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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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m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

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를 

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음.

  m 이에 미국, 네덜란드와 유럽연합, 캐나다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

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,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

결의서를 채택하였으며,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

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음.

  m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

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

회복하고,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

말고 하루 속히 문제해결을 요구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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